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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심심찮게 거론되

고 있다. 구글(Google: 이하 구글사라 칭함)사는 주요 지역의 거리를 순회하면서 해

당 지역의 영상화면을 담았는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지적되어왔다. 최

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구글사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영상 지도 검색) 

서비스, 즉 지도 검색 시 해당 지역의 영상화면을 캡처한 스트리트뷰의 향상된 서비

스 제공과 해당 스트리트뷰에 노출된 개별 당사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논

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facebook) 등 여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의 개인 이용자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분쟁과 함께 이용자 보호 차원에

서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의 하나로 국내에도 해당되

는 분쟁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구글사가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해 차량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Wi-Fi 등 무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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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발생했다. 구글

사는 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초기 사건 

발생 시 해당 개인 정보 수집 사실을 부정했던 점을 감안할 때, 개인 입장에서 구글사와 

같은 빅브러더(Big Brother)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이메일, 동영상, 기타 문서를 본

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사실 자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구글

의 스트리트뷰와 같은 서비스가 지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향상시키는 순기능

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생

활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과 향후 방

향을 살펴보고 그 접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판례에서처럼, 구글사의 스트리트뷰를 둘

러싼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주장의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구

글사의 스트리트뷰가 자신들의 주택이나 주변 도로가 사유지임에도, 인터넷상에 노

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함께 부동산 가치 절하 등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했다. 이에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주장을 부정했

다. 이어서 최근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이 Wi-Fi의 무선망을 

통해서 해당 지역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된 오리

건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펜실베이니아 주의 분쟁 사례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에 거주하는 보링(Boring) 씨 부부는 구글사의 스트리

트뷰 맵(영상 지도 검색)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08년4월 서

부 펜실베이니아 주를 관할하는 연방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연방

지역법원은 2009년 초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의 주장은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한 차량이 분명하게 사유지 도로

(private road)나 무단 침입 금지(no trespassing)임을 표시한 표지판 너머에 소재

한 자신들의 주택을 이미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영상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

택 가치가 절하되는 등 금전적인 손실도 함께 입었다며 구글사 측에 2만5,0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자신들의 주택이 촬영된 스트리트뷰 화면을 

인터넷상에서 삭제하고 원본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법원 측은 원고 측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원고 측의 사생활과 부동산 가치가 이 

소송 때문에 더욱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원고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원고 측 주

택은 펜실베이니아 주 앨러개니 카운티(Alleghany County)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일반인이 원고 측 주택 사진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은 원고 측 주장의 

설득력을 약하게 했다. 

하지만 이 분쟁뿐만 아니라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구글사로 하여금 여러 가

지 사생활 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험볼트 카운티

(Humboldt County)의 경우, 구글사가 고용한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차량 운전

기사가 앞서 말한 분쟁과 유사하게 사유지 표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사유 도로를 

운전한 사례에 대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St. Paul) 시에서는 

일부 거주자들이 구글사의 스트리트뷰에 게재된 자신들의 주택과 도로 상황의 이미

지에 불만을 가지고, 구글사에 해당 이미지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구글사는 해당 이

미지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구글사는 사유 도로의 경우에도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에 하자가 없으며, 위성 촬영이나 3차원 이미지 촬영이 가능한 시대에 

부합하는 완전한 사생활 보호의 범위는 분명치 않다는 입장이다.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일반 대중의 동의 없이 스트리트뷰 정보를 온

라인상으로 제공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스

트리트뷰 제작 시 부주의 때문에 일반 대중의 얼굴이나 특정 사인 등이 여과 없이 온

라인상에 업로드되면서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

글사는 일반 대중의 얼굴이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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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은 무단 침입이나 사생활 공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입장과는 괴

리된다고 주장했다. 무단 침입(trespass)의 경우에도 원고 측은 구글사의 무단 침입

으로 인한 피해나 원고 측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간섭 등의 피해가 있다는 점을 설명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주의(negligence)

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주의 주장이 법적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성실의 의무(duty of care), 의무의 불이행(breach of the duty) , 실질적인 손실

(actual loss or damage) 및 의무의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의 연관성 등이 감안되

지만, 이 소송에서는 구글사 측이 원고 측에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주의

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한 이익 취득(unjust enrichment)의 경

우에도 원고 측인 보링 씨 부부와 구글사 간의 하등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

로 양측 간의 혜택이 제공되고, 이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부

당한 이익 취득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리한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의 분쟁 사례는 해당 스트리트뷰 서비스, 

즉 영상 지도 검색을 온라인상에 제공하면서 발생된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다. 비록 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지만, 스트리트뷰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일반 개인의 초상권 문제나 지극히 국지적이거나 개인적 화면이 아

무런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제공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불특정 지역의 도로에서 불특정 개인의 행동이나 사건(극단적인 예는 어린 학

생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행동이나 차량 간 접촉 사고 등)이 공개되

거나 불특정 지역의 보안 시설이나 특수 설비 등이 역시 아무런 여과 없이 공개된 사

례 등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구글사는 이에 일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반 개인의 모습은 보호 처리하거나 이용자가 보안 시설이나 특수 설비의 보호 처리

를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편, 최근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분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미

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부문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해서 

해당 지역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다만, 이용자들이 무작위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다거나 자신의 

사생활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대안(예를 들면, 구글사에 해당 이미지 삭제 요

청)이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이 부족할 경우에

나 소송 제기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적 분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소

송에서 제기된 4가지 주요 사안, 즉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무단 침입

(trespass), 부주의(negligence), 부당한 이익 취득(unjust enrichment)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다음 4가지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임을 주

장한다. 즉, 무단 침입(intrusion of seclusion), 사생활 공개(publicity given to 

private life), 이름이나 선호도의 무단 도용(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 공개(publicity placing a person in a 

false ligh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첫 번째 근거인 무단 침입을 

주장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로 원고가 공개하지 않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침입한다거나 원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 피고가 무단으로 청취하거나 

목격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고가 무단으로 

조사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두 번째 근거는 사생활 공개의 경우에도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따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폐해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이면서, 법적

으로 일반 대중에게 통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 소송의 경우, 첫 

번째 무단 침입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일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구글사의 스트리트

뷰상에 나타나는 개개인의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이 소송의 경우 원고가 무단 침입으로 지나친 폐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또한 구글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정보 삭제(opt-out 

procedure)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특히, 원고 측이 이 소송

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연락처를 공지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처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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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차량이 불특정 지역의 화면만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무선망

에 접속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논쟁이 확대되

고 있다.즉, 구글의 서비스 차량이 Wi-Fi와 같은 개방형 무선컴퓨터망(open wireless 

computer network)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소셜번호(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및 의료 정보와 함께 다양한 온라인 검색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

집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지역순회법원 오리건 주 포틀랜드 관할 법원에 구글사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이 2010년 5월 제기되었다. 법원은 우선 구글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집된 데이터와 관련한 자료들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자료

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정보 무단 획득에

 

대한 구글사의 입장

구글사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미지 화면을 수집하는 기술 차량의 

엔지니어링 결함을 인정하는 한편 자사의 블로그를 이용해서 이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사의 기술 차량은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을 위해 360도 파노라마 형태

의 영상 지도 이미지 화면을 수집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구글사뿐만 

아니라 여타 인터넷 지도 검색 사업자들은 이미지 화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Wi-Fi 네트워크 데이터, 3D 지형지물 이미지 등을 추가로 수집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한다. 특히, 분쟁의 주요 핵심인 Wi-Fi 네트워크 정보는 Wi-Fi 네트워

크 고유번호(네트워크명과 같은 SSID 테이터)나  MAC 주소(Wi-Fi 라우터 등에 부

여된 기기 고유의 번호)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메일, 동영상, 개

인 파일 등이 함께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차량에 수집된 점

이 문제가 되고 있다. Wi-Fi 네트워크의 특성상 해당 Wi-Fi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자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되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는 최근 제기된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

(Portland) 법원에 제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발 시 무

단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발 시 무단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 분쟁 사례

최근 불거진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개인 정보의 무단 획득 문

제는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규제기관과 소비자단체들은 구글사

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Wi-Fi 시그널을 통해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접속 관련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사는 초기 이용자 개인 정보의 무단 획득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가 스트리브

뷰 서비스 개발 용역 의뢰를 받은 사업자의 기술적인 오류로 일부 이용자 개인 정보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용자 개인 정보를 타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에서도 의회 및 오리건 주, 워싱턴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집단소

송 등의 분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개발 차량

이 해당 서비스를 위한 화면 이외에 어떤 일반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구글사가 수집한 정보들의 보안 문제, 개인 정보 침해여부, 구글사의 이용자 유치를 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가 그 논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된 영상 지도 

검색 서비스로, GPS등의 기기를 장착한 차량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을 

촬영하는데, 이용자가 온라인 검색 시 실제 해당 지역의 거리에 있는 듯한 실제의 상

황을 온라인 화면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제공하지 못하는 

입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분쟁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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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의 서버에 저장했으며, 이는 구글사의 직원들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소송 원고 측은 우선 구글사의 개인 정보 수집 행위는 오리건 주의 경우 의도적

으로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무단 침해(invasion of legally protected privacy 

interests)에 해당하며, 워싱턴 주의 경우 사생활 무단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명목적, 형별적, 그리고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집단소송의 원고는 구글사가 오리건 주 및 워싱턴 주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무단 삭제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금지명령(injunctive relief)를 내려줄 것과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금전적 손실(집단소송 개인별 정보 침해 행위

당 1만 달러,개인별 정보 수집 행위당 매일 100달러)을 보상해줄 요청했다.

  시사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 분쟁 사례와 더불어서 구글사

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이용자 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단순히 지형

지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핵심

에 있는 이용자들의 Wi-Fi 무선망 이용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구글사는 여타 인터넷 및 검색 엔진 사업자에 비해 훨씬 경쟁

력 있는 서비스와 보다 정확하게 주요 이용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

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구글사가 수집한 이용자 정보에 대

한 검증을 요청했고, 앞에서 열거한 대로 미국의 경우도 구글사에 이 분쟁과 관련한 

자료의 삭제를 금하고, 이제까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

않은 오픈 무선 네트워크 상태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여타 다른 인터넷 사업자나 위

치 정보 확인 사업자들이 인터넷상의 이용자 정보를 이와 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

법을 동원해 수집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리건 주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이용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집단 분쟁 사례

지난 2010년 5월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 법원에는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발 

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획득한 사실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집단

소송의 원고는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 정보를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접속해 수집했다는 점을 이유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

다.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밴 밸린(Van Valin) 씨(오리건 주 거주)와 머츠(Mertz) 

씨(워싱턴 주 거주)는 자택에서 개방형 무선인터넷 접속(Wi-Fi) 네트워크를 이용해 

개인 정보, 즉, 개인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크레디트카드 정보, 은행 정보 및 기타 개

인 정보 등을 송수신했으며, 구글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차

량(이미지 촬영을 위한 카메라 기기 외에 위치 확인을 위한 GPS와 3G,GSM, Wi-Fi 

시그널을 잡기 위한 안테나가 설치된 차량)이 원고들의 Wi-Fi 네트워크 이름(SSID 

정보), Wi-Fi시그널을 전송하기 위한 고유번호(MAC address) 등과 함께 이용자들

이 송수신한 상기 열거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밴 밸린 씨의 경우, IT 분야의 재택근무 종사자로 무선네트워크망 접속을 통한 업무

가 일반화되었고, 송수신한 상당 부문의 자료 파일들은 극비 사항으로 취급되는 사

항들로 회사의 비공개 및 보안 지침 규정에 저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머츠 씨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구글사 측이 개인적인 정보나 파일에 무단으

로 접속하고 수집한 상황이 적어도 1회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에 

의하면 구글사는 이와 같은 개인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후, 이를 다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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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구글사는 이용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

지 않았으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사업자가 기술적인 실수로 이

용자 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했다. 또한, 해당 기술적 결함을 보완해서 향후 더 이상

의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사나 기타 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수집 및 유용 행위에 대한 논쟁은 사업자들이 이제까지 견지한 

인터넷 보안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운영 방안을 재고하게끔 하는 일종의 주의 경고

라 할 수 있다. 최근 구글사의 주가가 이 분쟁 등으로 20% 정도 하락한 사실을 감안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 여부에 따라 사업

자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이용자 보호 정책 기조에도 융합 시대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진행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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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USA


미디어미래연구소 미국 통신원(카네기멜론대학교 박사과정)

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조 대 곤

지난 2007~2008년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Comcast)는 자사 네트워크

에서 P2P 서비스인 비트토렌트(BitTorrent) 서비스의 트래픽을 일부러 느리게 하여 

동등접근권과 공정 경쟁을 위배,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통신위

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컴캐스트는 FCC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0년 4월 항소법원은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망중립성 공방 속에, 지난 5월 FCC는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ski) 의장 성명으로 현재 비규제 영역인 정보 서비스(Title I)로 분류된 브

로드밴드 사업자에게 규제 영역인 통신 서비스(Title II)의 망중립성 관련 조항을 일

부 적용해 통제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통신망을 가

진 사업자는 자사 망을 공유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요금 책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데, FCC는 이 규제 조항들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적용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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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이 발표가 있은 후, 미국 통신 및 케이블 업계에는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으며, 지난

해 망중립성 논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직 FCC의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리고 커다란 진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FCC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강수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나초스키 의장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FCC

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흐름과 시장의 반응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규제 흐름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은 본격 민영화되고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며 성장을 시작했

는데, 초창기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96년 통신법 개

정을 검토할 때, 미 의회는 FCC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여부를 검토했는데, 의회는 FCC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게다가 의회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도록 하여 FCC가 이

전에 일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부분마저 없애버리기도 했다. 

1998년, 의회는 FCC에 정보 서비스 정의에 대한 해석을 포함해 통신법 개정과 관련

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당시 FCC는 인터넷 접속 서비

스가 통신 서비스 영역이 아닌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된 것이 적정하다고 재확인

한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케이블 업체들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사업자들은 

케이블 모뎀(cable modem)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정보 서비스로 분

류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2년 3월 FCC

는 케이블 모뎀 서비스 역시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한 달 

후, FCC는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역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되지 않

는 한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 규제하

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편, 2005년 연방대법원 역시 FCC가 케이블 모뎀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

다. FCC는 이에 대해 빠르게 변하는 경쟁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

견을 제시하며 대법원의 결정과 뜻을 같이했다. 소위 ‘브랜드 X’로 알려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FCC는 유선(2005), 전력(2006), 무선(2007)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차례로 정보 서비스로 규정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후 임명된 제나초스키 의장은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

며 인터넷 제공업체가 콘텐츠를 차별하여 속도를 결정짓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

했고, P2P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한 컴캐스트에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0년 4월,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인터넷 제공업체에 망중립성을 

강요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FCC의 망중립성 원칙과 브로드밴드 서비

스 사업자 규제 방침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는 2009년 10월, FCC의 제나초

스키 의장이 적극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컴캐스트와 미국 케이블통신협회(National Cable & Telecommuni 

cations Association)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환영 의사를 피력한 반면, 망중

립성 옹호론자들은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콘텐츠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망중립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제공업체들과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망중립성 규제가 혁신과 산업 발전

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새로운 대안 모색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FCC는 지난 2010년 5월 초, 

의장 명의로 이른바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제안을 발표하며 보다 강력

하게 현 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성명에 담긴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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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초스키 의장은 FCC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주장을 편한다. FCC는 75년 

전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통한 모든 미국 국민의 삶의 번영을 목표로 합리적인 요

금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도록 의회로부터 권한을 받

았다. 그리고 FCC는 지난 수십 년간 통신기술이 전화·라디오·지상파 TV에서 케

이블·위성·이동전화·브로드밴드로 진화하는 동안 각각의 기술과 시장 상황에 적

합한 정책을 마련하며, 사업자들의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등의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FCC의 당면 과제는 수십 년간 이어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21세기 브로드밴

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브로

드밴드는 대다수 미국 국민의 일상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산업, 교육, 의료, 의사 표현 등의 중요한 통로이자 장으로 자

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FCC의 중요한 핵심 사명은 “세계 일류 수준의 속

도와 품질을 자랑하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나초스

키 의장은 언급한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 규제의 흐름과 같이 지난 15여년간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 

FCC는 제한된 범위의 규제만을 적용해왔고, 제나초스키 의장은 이러한 기조는 기본

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던 이유는 인터넷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은 중앙 통제 없이 기술·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원활히 

작동한다는 독특한 특성으로 외부의 규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

지만 제나초스키 의장은 고객이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반독점적 행위나 

독점력을 활용한 부당한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국가 브로

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의 배경과 연결하고 있다. FCC는 지난 3

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자유경쟁 시장과 민간 투자 증진

에 대한 신뢰 형성, 기업들의 투자 장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역할 증대, 핵심 인

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내포하고 있다.

  컴캐스트 vs, FCC 판례의 시사점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제나초스키 의장은 최근 컴캐스트가 승소한 판결이 

브로드밴드 규제에 있어 오랜 기간 지속된 FCC의 역할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책 기

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판결이 최근 수년간 FCC가 브

로드밴드 서비스에 적용해온 망중립성 원칙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의 주요 과제는 보편 

서비스 기금 마련, 소비자 권익 보호와 브로드밴드 접속 시장의 투명성 확보, 개인 정

보 보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의 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법적 배경은 FCC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규제받는 통신 서비스

가 아닌 비규제 영역인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제나초스키 의장의 언

급대로, 그리고 앞서 규제 흐름에서 지적한 대로 FCC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규제

하지 않고 있다. 브로드밴드의 경우 2005년 9월 ‘유선 브로드밴드 명령(Wireline 

Broadband Order)’에 근거하여 고객 보호와 공정 경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때

에만 개입하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다만, 약 56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얼업

(dial-up) 방식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유선 브로드밴드 명령’ 이후, FCC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권한만 행사해왔다. 당시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은 FCC의 부수적인 권한 행사로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관련 안전장치의 역

할 수행과 원활한 정책 추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CC의 법률자문실

(Office of General Counsel)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컴캐스트 판결로 부수

적 수단만 사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 간 경쟁을 증진하는 

데 FCC의 역할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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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길’ 제안

제나초스키 의장은 현 제도에서는 기본적인 감시 기능과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이행

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의 타결책으로 2가지 옵션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첫 번째 옵션은 FCC가 정보 서비스 영역에 정의된 부수적 역할 

수행을 유지하며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인터넷 접속 서

비스를 통신 서비스로 완전히 ‘재분류’하여 FCC의 직접 규제 권한을 회복시키는 동

시에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을 생각해볼 

때, 첫 번째 안은 여전히 FCC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안은 과도한 규제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FCC는 ‘제3의 접근 방법’을 내놓게 된다. FCC의 법률자문 역을 맡

고 있는 오스틴 슐리크(Austin Schlick)에 따르면 제3의 방법은 브로드밴드 접속 서

비스 중 ‘전송’ 영역만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동시에 규제의 과도한 적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

는 완전한 재분류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피하면서, FCC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나초스키 의장은 설명하고 있다.

제나초스키 의장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안정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소한의 필수

적인 사항만을 두는 엄밀성을 통해 최대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막

는 합리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

고 이러한 방법은 이미 무선 부문에 적용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방법은 유선 환경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무선 환경에서는 이미 성공적으

로 적용되어왔다. 1993년 의회는 기존의 유선통신 서비스와는 달리 이동통신 서비스

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보완적 규제 조항을 신

설한 바 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이하 버라이즌)의 정책 및 규

제 담당 부사장 톰 토크(Tom Tauke)는 2001년 의회 연설에서 “FCC의 적절한 규제

가 지난 20년간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지켜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FCC가 이동통신산업에 적용한 규제 방식이 브로드밴드에도 그대로 전

이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FCC는 이 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예

정인데, 6월 중에 ‘조사안내(Notice of Inquiry)’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구하는 동시

에, ‘유보안내(Notice of Forbearance)’를 통해 예외 조항을 무엇으로 할지 좀 더 구

체화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최종 제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 가까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큰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각계 반응

이번 발표에 대해 FCC 위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성향의 마이클 콥스

(Michael J. Copps) 위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 브로드

밴드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

는 “나는 솔직히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규제 영역인 통신 서비스로 완전히 재분류되

기를 원하지만,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FCC가 패소한 최근 컴캐스트 판결을 빗대어 “비극적인 경험은 한 번만으로 충분하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성향의 로버트 맥도웰(Robert M. McDowell) 위원과 메러디스 베이

커(Meredith A. Baker) 위원은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며 반대의 뜻

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는 ‘가벼운 규제’도 ‘제3의 방법’도 아니라면서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는 새로운 논쟁거리를 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이 결

정을 통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브

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특별한 개선 요구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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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상기시키며, 현 시점에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절

차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즉, 의회가 새로운 규제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FCC가 새로운 법적 권한을 신설하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기

관이 의회 승인을 벗어나 법적 권한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은 FCC의 신뢰성을 스스

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충분한 토의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 제공업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T&T의 법률 및 규제 담당 부

사장 짐 시코니(Jim Cicconi)는 “이 결정은 의회 승인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라고 단정짓고, “FCC가 희망하는 대로 규제를 만들고 싶다면 의회로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백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절차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라이즌 역시 이번 발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브로드밴드 확충이라는 과제 실현이 지연될 

것이라며 AT&T를 거들었다. 

한편, 케이블 업체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

산되었는데, 때마침 5월 중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케이블쇼(Cable Show)에서 

제나초스키 의장은 FCC의 정책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반발을 잠재우

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난 발표는 단지 기존 정책 기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며,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FCC 발표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FCC의 합당하고 적절한 

움직임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 정책이 고객·인터넷 기업·브로드밴드 제공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이번 FCC 의장의 성명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경우,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은 FCC의 

부당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에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역차별 논란과 함께 기존에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어 규제받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FCC의 이번 발표

를 지지하는 인터넷 기업 역시 FCC의 예외 조항에 불만을 품을 경우, 예외 조항의 적

절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FCC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고 조심스

럽게 예상하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기업들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악순

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반대로 FCC 방침을 지지하는 진영

은 인터넷 기업들이 대형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들의 통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

적으로 투자한다면 전체 인터넷 산업으로 볼 때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마치며

FCC는 인터넷상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 등은 보장하되, 이와 별도로 인터넷 접속 서

비스 제공업체들은 다른 통신 서비스 업체와 동등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더라도 망중립성 원칙에만 

관여하겠다고 밝히며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

세우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FCC 제나초스키 의장의 이번 제안이 산업계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가 현실화되고 FCC가 강력하게 고수

하는 망중립성 원칙이 성공적으로 정립될 경우, 다른 국가의 망중립성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사례는 최근 망중립성 논쟁이 한층 가열되

고 있는 한국의 정책 결정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클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지

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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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광케이블 설치 방식을 둘러싼 대립

프랑스에서 광케이블을 통한 초고속 서비스의 보급은 활발하지 못하다. 대부분 20

메가 ADSL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100 메가비트 보급은 낮은 편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광케이블 설치 방식을 둘러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간

의 대립이 이슈화되고 있다.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과 프리(Free)의 기술

적 이견으로 광케이블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프리의 경우 광케이블 설치 방식으로 멀티 모드(Multifibre)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

유는 같은 건물 안에 인터넷 업체들끼리 공사 난립을 막자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텔

레콤은 프리와 반대로 싱글 모드(Mono fibre)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보다 경제적

이고 신속하기 때문이다. 

이 두 업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광케이블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자 정부측에는 상

반된 입장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프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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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우편통신규제청(Autorité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ARCEP, )에서 입장을 밝혔다. 프리에 동의한 것이다. 이후 오랑 

주는 광케이블 투자를 동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 싱글 모드 또는 멀티 모드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에서 논쟁의 핵심은 기술 선택 문제다. 

프랑스텔레콤은 싱글 모드(mono fiber) 방식을, 프리는 멀티 모드(multi fiber) 방

식을 주장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싱글 모드는 하나의 브로드 밴

드를 여러 통신사가 공유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멀티 모드는 각 통신사

들이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하기 때문에 통신의 질은 높지만 설치 가격이 높은 편이다.

  각 통신업체의 광케이블 서비스 구축 현황 

그렇다면 프랑스텔레콤과 프리는 왜 광케이블 설치 방식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일까? 다음은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인터넷 광케이블 서비스 보급의 전략 및 프랑

스의 광케이블 보급 현황을 소개한다.

프랑스텔레콤

프랑스텔레콤은 2006년부터 광케이블 보급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 처음에 

VDSL 2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광케이블을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연결

하는 가정 내 광케이블(FTTH)을 선택했다. VDSL 2를 선택한 것은 이 시스템이 

2~3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1
. 

이 결정 후 수백만 유로를 투입, 파리를 비롯해 6개 도시를 선정해 상용 실험에 들어

갔다. 그 후 2007년에도 또 다른 도시를 대상으로 상용화를 위한 실험을 실시하면서 

광케이블 실시를 위한 테스트를 지역에 따라 다각도로 벌였다. 프랑스텔레콤은 

2015년까지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2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방침

이었다. 

그런데 광케이블 방식을 놓고 프리와 갈등을 빛던 프랑스텔레콤은 정부 및 유럽연합 

쪽에서 프리의 방식을 지지하자 광케이블 투자를 동결했다. 프랑스 텔레콤은 투자 동

결 이유를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다른 통신 사업체를 위해 쓰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프랑스텔레콤의 새로운 건물에 대한 투자 동결은 일

종의 위협이라는 지적들이 나오자 프랑스텔레콤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각 가정에 

한 개의 광케이블(fiber)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했다. 

프랑스텔레콤 측에서 멀티 모드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 방식으로 케이블을 설치할 경

우 초과 비용이 4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 멀티 모드 방식이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의 설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2
. 

프리의 입장

2008년 오랑 주와 SFR는 공동으로 FTTH를 각각 멀티 모드와 싱글 모드 방식으로 

시범 설치 했다. 두 회사의 연대에 이어 뉘메리카블(Numericable) 역시 이들과 광케

이블 설치에 관한 자사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에 합의했다. 이 세 업체

들은 이 과정에서 ‘싱글 모드’ 방식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는 이 세 업체의 합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되었다. 

프리는 시범 설치의 경우에도 싱글 모드 방식을 거부하면서 이들 업체와 입장 차이를 

1  �프랑스텔레콤의 대표인 디디에 롬바르(Didier Lombard)는 Znet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2006. 1. 17). www.znet.fr
2  L’Expension(2009. 6. 30). Fibre optique: France Télécom traîne les pi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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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보인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ARCEP에서 프리의 방식에 손을 들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정부의 지지로 탄력을 받은 프리는 2012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400만 명 가입

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필요한 1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자체 충당할 계획이

라고 하는데 이미 2억 유로를 지출했다고 한다. 

한편 경쟁사인 프랑스텔레콤의 광케이블 설치 투자 동결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일

이다. 왜냐하면 이미 광케이블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프랑

스 텔레콤의 반대와 상관없이) 크게 변할 것은 없다.”
3
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프랑스의 네 번째 이동통신업체로 선정된 프리에서 수십억 유로를 투

자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초 프리의 대표인 막심 롬바르디니(Maxime Lombardini)는 <피가

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미국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료가 100달러 정도 되지만 프랑스

에는 30유로로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FTTH 가입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며 2011

년에는 가입자 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2년에는 400만 가정에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는 또 파리, 니스, 툴루즈, 낭트 등 50

개의 시와의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부이그텔레콤과 뉘메리카블

광케이블 설치 방식을 둘러싸고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대결 구도와 함께 타 업체들 역

시 광케이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부이그텔레콤(Bouygues 

Telecom)은 광케이블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프리의 대표 막심 롬바르디니(Maxime Lombardini)의 Znet France와의 인터뷰(2009. 8. 27)

광케이블 투자금 확보를 기다리면서 부이그텔레콤은 뉘메리카블(Numericable)
4
의 빌

딩 내 광케이블(FTTB)을 임대해 광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부이그텔레콤은 인터넷, 모바일, 텔레비전, 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부이그텔레콤의 이 같은 선택은 자사 보유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포

기하는 대신 빠른 시간 내에 광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이그텔레

콤의 목표는 뉘메리카블과의 연대를 통해 400만 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및 통신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부이그텔레콤은 경쟁사들이 대립하는 

상황을 틈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한편 뉘메리카블이 경쟁업체에게 네크워크를 임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는 뉘메리카블의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상호 협조를 위한 개방 정책과 관련된다. 뉘

메리카블은 건물 내에 직접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이미 설치된 동축 케이블

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일한 케이블 송신 회사인 뉘메리카블은 광케이블을 

통한 가입자 23만여 명 가운데 FTTB 가입자 수는 18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유

럽 광케이블 시장의 30%가 뉘메리카블에 가입했고 FTTB 방식은 유럽의 여러 나라 

및 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유럽연합의 입장

프랑스 정부는 2012년까지 광케이블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를 400만명으

로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대립은 정부의 갈

4 �프랑스 케이블 송신 업체인 뉘메리카블(Numericable)은 광케이블 보급에서 다른 기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프리와 

오랑주, SFR가 가정 내 광케이블(FTTH, fiber to the home)의 방식으로 광케이블을 가입자 집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면 뉘메리카블은 빌딩 내 광케이블(FTTB, fiber to the building)로 광케이블 빌딩 아래로 통과하고 있어 

거주자끼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으로 뉘메리카블은 가입 고객이 늘고 있는데다 프랑스의 88%의 건

축물이 FTTB를 설치하고 있어 뉘메리카블의 시장 독점력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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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광케이블 방식에 대해서 프리의 손을 

들면서 인터넷 두 업체 간의 대립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입장

프랑스의 ARCEP은 2009년 6월 광케이블 설치를 둘러싼 인터넷 통신업체의 대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FTTH 방식에 대한 재검증과 각 인터넷 업체들이 희망할 때 건

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멀티 모드 방식에 찬성을 표명했다.  

ARCEP의 의견에 의하면 모든 인터넷 업체는 이미 건물 내에 설치된 경쟁업체에게 

각 가정에 보충할 광케이블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공

동 투자나 설치에 따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RCEP는 이를 통해 초

고속인터넷 시장의 업체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CEP는 멀티 모드가 싱글 모드 방식에 비해 초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비용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한 건물 안에 여러 업체의 참여로 투

자를 활성화하고, 이로써 위험부담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업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경쟁청(Autorite de la concurrence)은 같은 건물 안에 여러 업체의 광

케이블 설치를 허용한다는  ARCEP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입장

유럽연합위원회는 ARCEP의 건의에 따라 광케이블 설치 방식에 대해 검토, 2009년 

11월 멀티 모드 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프라를 통해 경쟁 구조를 유발

하고 건물 내부의 케이블 체증을 막기 위해서 멀티 모드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위원

회는 또 ARCEP를 초청해 총체적인 규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와 함께 인터넷 업체 간 가격과 관련해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케이블 시장  현황 

6월 초에 프랑스 ARCEP는 2010년 상반기 동안 초고속 시장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

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가입자는 거의 2,0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ADSL 사용자는 1,800만 명, 나머지 33만 명은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로 나

타났다. 또 광케이블 사용자 가운데 FTTH 서비스 이용자는 7만5,000명에 달한다

고 한다. 

반대로 최근 3개월 동안 광케이블에 새로 가입한 인원은 5,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

다. 이 같은 저조한 가입 규모에 대해 ARCEP의 대표인 실리카니(Silicani)는 실망감

을 나타내며 “유럽의 현황도 비슷하다. 프랑스가 저조한 원인은 현재 ADSL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높고 가격은 낮아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사용에 소극적이

다”라고 밝혔다. 

반면 ‘선택의 자유 조합(Collectif Libre Choix)’ 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토론 및 

운영의 부재 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현재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프랑스텔

레콤과 프리 등 후발 회사들과의 경쟁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서 정부가 201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400만 명 위치라는 목표가 그저 목표로만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뉘메리카블은 FTTB 방식으로 자신들의 파트너와 함께 3만6000여 명의 새로

운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계속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마무리

한국에서는 이미 광케이블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20메가의 ADSL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소수의 가정에서만 100

메가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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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늦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살펴본 대로 광케이블 설치 방식을 두고 인터넷 서비

스업체끼리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투자 규모에 비해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경제적 원인 때문이다. 물론 건물 및 가정 내 광케이블 설치

가 지연됨으로써 가입자 수가 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프랑스텔레콤과 프리 

등 인터넷 업체들의 과감한 투자를 꺼리고,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프

랑스 광케이블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더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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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TT그룹의 변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臨時行政調査會)

**NTT 각 사업자의 괄호 안 비율은, NTT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한 출자비율(2007년 3월 말 기준).

출처: <이코노미스트>(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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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공사
NTT(민영화)

NTT

지주회사

NTT East 

(100%)

NTT West 

(100%)

NTT-Comm 

(100%)

NTT데이터

 (54.2%)
NTT데이터통신

2006년 6월

다케나카 간담 회보

고서 및 정부·여당

합의

➊ NHK 개혁

➋ 통신방송 개혁 

➌ NTT 분할

2010년

통신관계법제 개혁

정보통신법으로 통

합(총무성 연구회 

중간보고서)

NTT이동통신망
NTT도코모

 (63.4%)

1953년 1985년

1999년 재편

1988년 1998년

1992년 2000년

사명

변경

사명

변경

1999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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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지난 5월 19일 영국의 소비자 조정 기구인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은 합

작사업체(Joint Venture)의 형태로 BBC, BT(British Telecom), 카폰 웨어하우스

(Carphone Warehouse)사의 톡톡(Talk Talk), 그리고 주요 상업 방송 채널들인 

ITV, 채널 4, Five와 최근에 합류한 브로드밴드 인프라 그룹인 아퀴바(Arquiva)까

지 7개 사업자들이 공동 추진 중인 IPTV 포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플랫폼 ‘캔

버스 프로젝트(Project Canvas)’에 대해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경쟁 사업

체들의 캔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의뢰에 기반해 기업법 2002(Enterprise Act 

2002)를 근거로, 합작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자격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판단을 내

린 조치다. 캔버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형태의 개방형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플랫폼

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BBC가 처음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참여

사들은 보조적인 재정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 의도는 특별한 

서비스의 가입 절차 없이 주문형 서비스(On demand)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

램을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박 성 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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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카이(BskyB)를 비롯한 몇몇 유료방송(payTV) merger 사업자들은 이 프

로젝트가 새로운 거대한 기업합병의 사례이며, 이를 통해 영국 내 브로드밴드와 디지

털TV, 심지어 유선 전화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OFT의 조사와 판단을 요구했다. 이 프로젝트가 공

정거래 질서에 위협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이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로 안건이 이월되어 이전 ‘캥거루 프로젝트(Project Kangaroo)’처럼 

공식적으로 사업 진행이 규제된다. 그런데 작년 캥거루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번엔 

결국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또한 요즘 큰 주목을 받

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IPTV 시장 전개와 선점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콘텐츠, 장비 사업자들은 이번 BBC 주도 프로젝트에 대해 입장 차

이를 보인다. 즉 국가와 공영방송이 BBC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뉴미디어 방송

통신 시장을 쉽게 지배,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위반하므로 공익에도 위배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질서와 

미디어의 공익성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OFT 결정 내용

이번 OFT
1
 결정의 핵심은 캔버스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규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02년 기업법에 명시된 ‘합작사업자(merger)’ 조항을 바탕으로 한 것

으로, 사실상 BBC 주도의 새로운 IPTV 플랫폼에 대한 공식적 허가를 뜻한다. 내용

을 보면 BBC를 포함한 어떠한 참여사들도 기존 형태의 비즈니스나 사업 방식을 캔

버스 조인트 벤처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사업 

프로젝트이므로 규제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 2009년 경쟁위원회의 제재 

1 OFT 사이트(2010) www.oft.gov.uk/press/2010/5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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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캥거루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이번 캔버스 프로젝트에서는 플

랫폼 자체적으로 VoD 콘텐츠에 대한 취합, 축적, 마케팅, 판매 등의 기능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프로젝트 참여사들은 캔버스가 순수한 포털적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만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OFT의 책임자(Director of Merger) 셸던 밀스(Sheldon Mills)는 이번 발표문에서 

“합작 사업자 조정 및 규제 항목은 기존 비즈니스의 이전을 통한 기업 간 결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신설 조인트 벤처인 캔버스 프로젝트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간 공

동사업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즉, 이번 조사에서 BBC를 비

롯한 프로젝트 참여사들은 기존 형태의 비즈니스를 이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것이 최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IPTV 시장에서 캔버스 프로젝트가 차지할 엄청난 잠재 성과는 상관없이 OFT가 이 

프로젝트를 규제 대상의 합작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단의 기준이 된 기업법 2002에 따르면 조정 대상이 되는 합작 사업자의 조건

은 영국 내에서 적어도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결합해서 인수, 합병을 통해 7000만 파

운드를 초과하는 인수 금액이 발생하거나 25%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가 초과 공급되

는 경우다. OFT는 또한 캔버스 프로젝트에서 참여사들이 어떠한 ‘물질적 영향

(material influence)’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기서 ‘물질적 영향’이란 

일반적으로 합병 후 사업체 운영 시 특정 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상

업적인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캔버스 프로젝트는 하나의 완전 개

방형 플랫폼일 뿐이므로 이 역시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다. 이런 점들에 근거해 

이번 프로젝트는 법적, 제도적으로 조정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정의할 수 없으

며, 이에 영국 내 합병 조절법(UK merger control laws)을 적용해 가장 약한 수위

로 조절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전 유사한 IPTV 플랫폼 프로젝트였으나 경쟁위원회에 의해 사업 진행이 제지당했

던 캥거루 프로젝트 역시 BBC 월드와이드(BBC Worldwide Limited)와 채널 4, 그

리고 ITV 세 사업자들의 조인트 벤처 형식 프로젝트로서 당시 그들은 ‘원스톱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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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모든 참여사의 VoD 콘텐츠를 수집, 저장, 

판매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2월 4일 경쟁위원회에 의해 사업 

진행이 제지당했으며 당시 경쟁위원회에서는 그런 VoD 콘텐츠의 수집, 저장, 판매 

서비스가 향후 IPTV 시장의 공정 경쟁 구도를 훼손하게 되어 결국에는 영국 방송 

VoD 콘텐츠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이번 결정으로 원래 플랫

폼과 콘텐츠 서비스의 통합적 계획에서 플랫폼 기능 제공 위주로 역할을 축소하면

서,  더 많은 부분을 오픈 소스로 돌리는 것을 골자로 새롭게 제안된 캔버스 프로젝트

가 법적·제도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캔버스 프로젝트의 개요와 방향성

BBC를 감독하는 BBC 트러스트(BBC Trust)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캔

버스 프로젝트는 향후 뉴미디어 멀티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3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BBC 트러스트는 당초 예상되었던 올 연말보다 조금 늦

어진 내년 봄쯤 최종 승인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BBC 트러스

트에서 중간 발표 형식으로 이미 가승인한 상태이므로 내년 최종 발표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새 

플랫폼의 브랜드 명칭으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사이트인 유튜브

(YouTube)를 연상시키는 유뷰(YouView)나 기존의 브랜드 명칭인 프리뷰

(Freeview) 중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기술표준(standard) 

IPTV 플랫폼에 대한 영국 내 산업적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보면, 완전한 개방형 

기술표준의 채택을 목표로 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나 관련 업체들이 자유롭

고 경쟁력 있는 창조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BBC 

측은 장비업체들과 협조해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를 위한 기술표준 제정에 대한 허

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BBC 트러스트는 2009년 7월 프로젝트 참여사들로 구

성된 디지털 텔레비전 그룹(Digital Television Group)으로 하여금 기술 표준 작업

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현재 참여사들을 보면 시스코(Cisco), 테크노컬러와 

휴맥스(Technocolor and Humax)와 같은 컴퓨터 부품(CE) 제조사들과 브로드컴

(Broadcom), 인텔(Intel), 에스티(ST)를 포함한 반도체 칩(SoC) 공급자들, 소프트

웨어 부품 제조사들, 그리고 IP 전송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긴밀히 협력 중이다. DTG

에 의한 TV 연결 장치(Connected TV devices)는 업계 표준으로 2010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플랫폼(platform)

IPTV에 대한 기술표준뿐 아니라 기본 플랫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현상태에

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플랫폼들인 프리뷰(Freeview)와 프리샛(Freesat)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기술적 발전 속도를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스카이의 SKY+ 등 상업적 유

료 방송의 몇몇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들은 비교적 발전 중이지만, 이 또한 자

체 기준에서만 적용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더 개별화되고 

있는 시장은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IPTV 시장에서 

점점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 또한 원하는 영상 콘

텐츠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TV 플랫폼과의 상업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화된 방송 플랫폼이 각자 기준에 의해 더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방송통

신 융합의 특성을 가진 IPTV 플랫폼의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캔버스 프로젝

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는데, 무료 지상파방송을 위한 업그

레이드를 제공하며 넓은 범위의 인터넷 서비스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소프트웨

어를 결합해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통해서이다. 이는 마치 애플사의 아

이폰(IPhone)과 앱스토어(app store)의 역할처럼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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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장비 관련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혜택이 돌

아간다는 의도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소비자들은 현재 리니어 방식(일방향 수신) 방송 서비스에 익숙해 있으면서 점차 전

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me Guide)를 통해 스크롤해 채널을 선택

하는 환경도 접하지만, 양방향 주문형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조작 환경이 갈수록 복

잡해지고 있다. 아이폰의 성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플한 디자인과 안정적 인터페이

스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인데, 플랫폼으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기

는 다양한 선택 옵션을 유지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은 쉽고 일정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방송 콘텐츠와 브로드밴드를 원활하게 연

결해주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캔버스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다양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키려는 의도다.

셋톱박스의 가격은 약 100~200파운드로 예상되며 기본으로 포함되는 것은 캔버스 

소프트웨어, 프리뷰 디지털TV 튜너인데, 소프트웨어는 게임콘솔이나 TV 자체에 포

함된 것도 출시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참여사인 BBC나 ITV 등에서 전송될 주문형 

콘텐츠뿐 아니라 유료 영화(Pay-per-view movies), 온라인 쇼핑, 웹서비스 등도 

제공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내 1,400만 명에 달하는 오프라인 인구의 절반을 온라인으

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는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하는 데 대비해 국가 핵

심 과제인 ‘디지털 브리튼’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을 하나의 방송통신 플랫폼으로 공식화하고 국가 의료서비스 체제인 NHS Direct 

등 중요한 공공 웹서비스의 더 나은 공급과 서비스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서 국민들, 

광고주, 방송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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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공익적 가치, 시장 질서, 그리고 그 범위들

OFT의 이번 결정으로 캔버스 프로젝트의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캔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대표적 방송사들인 스카이와 버진미디어(Virgin 

Media) 측에서는 OFT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앞에서 잠시 보았듯이 캔버스 프로

젝트의 서비스가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 방송시장 사업

자들에게는 분명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스카이의 임원인 마이크 다르시(Mike 

Darcey)는 <가디언>(Guardian)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캔버스 프로젝트가 포털로

의 발전을 꾀하는 만큼 미래 IPTV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왜곡할 것’이라며, 현재

는 비록 초기 단계의 웹TV 시장이지만 미래에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이므로 

공정 경쟁을 위한 질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스카이 측도 이미 2009년 

말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라는 게임콘솔과 결합해 그리고 ‘피크닉(Picnic)’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기반 프리뷰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인 ‘시소’(SeeSaw) 

등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 IPTV 시장에 발을 디딘 상태다. 버진미디어 측도 <파이

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캔버스 프로젝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국 영국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경쟁력을 심각히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관련 업계도 OFT의 결정에 발맞추어 재빠르게 처신하고 있다. 삼

성이나 파나소닉과 같은 TV 장비 업체들은 새로운 인터넷 기반 TV의 개발 계획을 발

표 중이다. 이번 달 영국에 상륙한 구글TV(Google TV)의 경우에도 IPTV 플랫폼 개

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표준화된 플랫폼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

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초 유튜브 측도 VoD 서비스 제공을 

통한 BBC iPlayer와 유사한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의 도입을 발표하는 등 시장 선

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왜 하필 공영기관인 BBC와 BT가 추진 중인 캔버스 프

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수동적 입장에서 통일적으로 받아들여

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공익의 개념과 범위, 이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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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가 핵심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에서도 드

러나는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BBC의 자금 투입 문제와 감독하는 BBC 트러스트

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국민의 수신료를 사용해 공영방송이 결국 

라이벌 상업방송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스카이 측의 우려 지점은 공적자금인 BBC의 수신료(Licensing 

Fee)를 통해 미래의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올바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옳으

냐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르시가 지적한바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공적 자금이 공익의 요구에 기반을 둔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부터 이

탈해 상업적 플랫폼 개발에 쓰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수신료로 해

야 할 일로서 캔버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IPTV 장비 표준화, 이용자 사용 환경 개

발 등의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스카이의 견해는 오히려 경쟁을 통해 소

비자에 의해 우수한 사업자의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가 자연스레 결정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더욱 뛰어나고 고객친화적인 기술, 장비표준 등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

이다. 캔버스가 추구하는 통일된 사용자 환경 제공이라는 개념은 ‘창의성’과 ‘선택권’

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캔버스 프로젝트

로 인해 현재 준비 중인 많은 새로운 상업적 IPTV 플랫폼의 개발 계획 자체가 물거품

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국 이전의 비슷한 시도였던 캥거루 프로젝트가 경쟁

위원회에 의해 사업이 제지당했듯이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와 표준화

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스카이를 비롯해 대표적인 반발 사업체들인 버진미디어, 삼성, 그리고 IP비전(IP 

Vision) 측은 이후에도 공동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카이는 버진 

1(Virgin 1), 리빙(Living), 브라보(Bravo), 챌린지(Challenge) 채널을 최근에 새롭게 

인수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버진미디어와 협력해 스카이아트

(SkyArt) 채널을 버진미디어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최고

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BT비전(BT Vision)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며, 이

는 디지털 서비스의 폭넓은 공급이 가능해지는 BT 측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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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에 대해 BBC를 중심으로 한 캔버스 프로젝트 그룹 측은 당연히 환영의 뜻

을 나타낸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처드 핼턴(Richard Halton)은 “모든 캔버스 프

로젝트 참여사는 이번 OFT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제도적 승인의 최종 단계만을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정당성을 밝혀준다”며, 결국 영국 시장에서 개방

형 플랫폼으로 무료 지상파방송과 인터넷의 연계 방송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전에 실패했던 캥거루 프

로젝트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경쟁위원회의 지적 사항이었던 자사 콘텐츠의 제공, 

축적, 운영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인데, 실제 그들은 애플

사의 전략을 상당 부분 참조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다. 즉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

표는 검색 기능에 역점을 둘 구글TV와 폐쇄형 셋톱박스 모델인 버진미디어와 스카

이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향후 이슈와 전망: FRND 

접근성(Accessibility)

이번 캔버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향후 큰 이슈는 무엇보다 공익에 기반한 접근성

(access)의 문제다. IPTV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새로운 셋톱박스가 각 가정과 건물에 추가되지 않도록 유용한 통합

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시

각, 청각, 정신 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약자,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배제되지 

않을 보편적 접근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액세스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능들, 즉 음성 설명과 자막은 물

론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의 시청자를 위한 줌 기능, 색감 조절 장치, 다양한 표현의 스

케줄 리스트, 오디오 피드백, 백그라운드 제거 기능, 응급 환자를 위한 콜 서비스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가 공익에 기반을 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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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핵심적 과제이고, 사업 주체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 가치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이끌어나

가야 할 역할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개방형 플랫폼(Open source platform)

개방형이라는 의미는 콘텐츠, 장비 관련 개발자들에게 IPTV 스크린에 접근하도록

원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정치적인 연계에 의

한 제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로 하여금 플

랫폼을 위한 앱(apps)을 만들어 수익을 내도록 장려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전통

적인 콘텐츠 공급 장벽을 허물고, 기존 질서를 넘는 창조적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점에서 오픈 소스와 개

방형 플랫폼이 향후 방송통신 환경에서 대세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

지만 이 모든 서비스의 전제 조건으로 2012년까지 평균 2메가바이트의 전송 속도에 

도달해야만 하는 영국 내 브로드밴드망 확충이 선결 과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교

적 낙관하는 입장이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대 속에서 현재까지 주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PC라고 정의

하지만, 결국 TV와 PC의 경계의 붕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이론적으로 디바이스

의 구별과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분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배

경도 있다. 캔버스 프로젝트는 특정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에 

의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임을 강조한다. 그 말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

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되어 글로벌한 주목을 받을 가장 영국적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작업인 것이다.

 

관련 산업 전망

관련업계의 시각에서는 아직 캔버스, 혹은 가칭 유뷰(YouView)는 완전히 새로운 통

합형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프리뷰 2.0’ 정도일 것이라는 인식 혹은 희망이 지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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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IPTV 시장에서 포털로 자리 잡을 것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

다. 그렇지만 현재 브로드밴드 환경 아래 있는 가정의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매력

적인 일로 보인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콘텐츠 때문에 추

가로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로 현재의 브로드밴드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관련 장비업체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중파

방송 시장, 주문형 서비스 시장, 웹서비스 시장, 기타 서비스 시장 전체의 확대를 촉

진할 것이다.

이처럼 캔버스를 통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증가가 확연해 보이는 가운데 콘텐츠 소

유자들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일부 미디어회사의 반발이 눈에 띈다. 이는 그

들의 콘텐츠 소유와 관련한 독점, 그에 따른 회사 자산가치의 하락을 염려한 행보다. 

특히 BT를 비롯한 톡톡, 스카이의 경우 그들의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상

대적으로 열악한 콘텐츠 공급자인 BT의 경우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로서는 이미 콘텐츠 공급자로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라 입장이 조금 

다르다. 캔버스는 콘텐츠와 관련한 라이선스나 독점적 권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다. 

캔버스 측의 바람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영국 IPTV 시장에서도 현재 애플사의 아이

폰 성공 케이스에서처럼 ‘앱스토어(apps store)’의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사

들 또한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해 지속적으로 방송 이벤트의 즉

각적 고지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켜 새로운 유형의 시청 방식이 탄생할 가능성에

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V 프로그램 유료 시청제인 페이퍼뷰(pay-per-

viw)나 홈쇼핑, 옥션 등 전자상거래 방식의 확대에 따른 전자결제 시스템과 보안 시

스템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영국의 사례는 미디어 정책이 공공의 가치와 패러다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

는 견해를 넘어서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라는 흐름에 제동을 건 조치임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바라보는 방송이라는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큰 맥락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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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개정안 논란

지난 5월 25일 캐나다 연방산업부가 의회에 법안 C-29를 제출했다. 정식 제목은 ‘개

인 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이하 PIPEDA)을 개정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 C-29는 처음 법을 만들 때 명시된 5년간의 검토 의무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이다. 연방정부가  PIPEDA의 내용과 그 실질적 효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

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고, 그 결과물로 보고서가 나온 것은 2007년이었다. 그

로부터 무려 3년 만에  PIPEDA 개정안이 나왔으니 3년여를 지체한 셈이다. 그리고 

그 3년이  PIPEDA 자체에 큰 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개정안의 여러 

대목이 적잖은 논란 거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오타와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법학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 ‘엄청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그의 블로그와 칼럼에 썼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에 관한 연구 의장이기도 한 가이스트 교수는 C-29뿐 아니라 반스팸 법안인 

C-28, 저작권법안인 C-32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고, 그의 논평은 언론

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김 상 현

can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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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여론을 움직이는 데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가이스트 교수는 수정안의 핵심 부분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끔 명문화한 점임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고지

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 다른 유사 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이 그 위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조항을 더한 것이 캐나

다의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 기업들

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가이스트 교수는 주장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많다. 그간 적잖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PIPEDA 7절의 ‘적법한 권한(lawful authority)’ 조항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한 점, 그

리고 상거래(business transaction)와 연계된 고객 및 직원 정보의 공개를 더 원활

하게 한 점 등이 그 몇몇 사례다. PIPEDA 개정을 겨냥한 C-29가 과연 어떤 규모와 

방향의 파장을 캐나다 사회에 몰고 올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이 개정안에 매우 중요한 수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은 물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기관의 비즈니스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

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이 글은 그 개정안의 핵심적인 대목을 짚고, 그것이 미칠 긍

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다. 

 

  비즈니스 관련 연락 정보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규의 범위에서 ‘비즈니스 관련 연락 정보(Business 

Contact Information)’를 제외한 것이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관련 연락 정보’란 개

인의 이름, 직책이나 직함, 직장 연락 정보(이메일 주소 포함),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정

보로, 새로운 4.01항에 비즈니스 관련 연락 정보가 전적으로 그 개인과 그의 고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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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혹은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소통(communication)할 목적으로 수집되

고, 이용되고, 공개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점: 가이스트 교수는 법안 C-29가 ‘비즈니스 관련 연락 정보’에 업무·직장용 이

메일 주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의를 확대한 것은 물론 스팸 광고의 문제점을 간

과했다고 지적한다. 비즈니스 정보는 개인 정보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하는 것은 보통 프라이버시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다. 이메일의 폭발성을 고려하면 

개정된 PIPEDA가 이메일 스팸 문제에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유효한 동의 

법안 C-29는 개인의 동의를 얻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6.1항은 ‘유효한 동의(valid consent)’라는 제목과 함께, ‘개인의 동의는 그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에 의해 수집, 이용 또는 공개되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어떤 성격과 목

적에 이용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경

우에만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진술과 업무 생산물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

한 7항에서, 보험금 청구를 평가하거나 처리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 

진술을 통한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를 허용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그뿐 아

니라 고용된 상태에서 개개인에 의해 생산된 정보는, 그것을 수집, 이용, 공개하는 

것이 그 정보의 본래 생산 목적과 일관되게 부합하는 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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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이 특정한 면책은 종종 ‘업무 생산물(work product)’에 

적용되는 동의의 예외’로 표현되기도 한다. 

    적법한 권한 

7항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또한 법 집행(law enforcement)과 관련해 지금까지 많

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명확히 하려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적법한 

권한’으로 인정한 정부기관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는 허용된다. 지금

까지는 이 ‘합법적 관할기관’의 뜻을 놓고 PIPEDA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의견이 분

분했다. ‘법의 강권(legal authority)’이라는 해석으로부터 합법적 절차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주장이 다양하게 엇갈렸다. 새로운 조항은 논란 많은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합법적 권한’은 아래에 명시한 경우 이외의 합법적 권한을 지칭한다. 

➊ �정보의 생산을 강제할 만한 권력을 가진 법원, 개인 또는 기관이 발부한 소환

장이나 영장, 또는 명령 

➋ �기록 문서의 생산과 관련된 법원의 규칙들 

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이 정부기관이나 그 하위 부처에 의해 규정되는 합

법적 권위의 타당성을 입증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정부는 또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이 인정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이 조항에 추가했다. 부상당했거나 병을 

앓거나 사망한 개인의 근친자에게 고지할 목적의 개인 정보 공개도 개정안에 추가되

었다. 

  

문제점: 새 법안은 ‘적법한 권한’의 정의를 더 명확히 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도리어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 ‘적법한 권한’의 유효성을 입증

할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법원의 감독 없이도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함구령 

PIPEDA에 추가된 조항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대목은 ‘함구령(gag order)’이다. 그 

조항은 법 집행과 관련해 정부기관이나 그 하위 부처에 의해 청구되었거나 취득된 개

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정보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그의 정보

가 청구되거나 취득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은 먼저 정부기관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정부기관이 정보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관은 당사

자에게 고지할 수 없지만 연방의 독립 감시기구인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제점:  기업이 개인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고 나면, 그러한 사실을 정작 개인 당

사자에게는 통보할 수 없도록 강제한 개정안에 대해 가이스트 교수는 “미국의 ‘USA 

Patriot’ 법을 연상시키는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조항도 바로 이 함구령 부분이다. 

  수사기관 항목의 삭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개정안이 수사기관을 없앴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 기관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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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지정된 수사기관에 수사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으로 분류된 

곳들은 ‘캐나다보험사기수사국’(Insurance Fraud Bureau of Canada)’, 대다수 법

정 변호사들의 단체, 기타 전문 규제기관들이었다. 

그 대신 개정안은, 공개가 협약 위반, 또는 캐나다 연방 법규나 주 법규 위배를 수사

하는 데, 또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거나 진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따라서 개별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를 구하는 것이 그러한 예방, 적발, 진압 

활동을 약화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동의 없이도 다른 기관

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뿐 아니라 사안이 ‘금융적 오용(financial 

abuse)’과 관련된 경우 정부기관이나 근친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거래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새 항목 7.1은 ‘장래의 상거래(prospective business transaction)’

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허용한다. 이 용어는 비즈니스상의 구매나 판매, 합

병과 융합, 융자, 임대차 계약, 합작 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포괄하기 위한 것

이다. 이 항목에 따르면, 합당한 협약이 마련되어 있다면 장래의 상거래를 위해 당사

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그 협약은 수령인으로 하여

금 상거래와 관련된 목적만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보유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만약 그 상거래가 진행되지 않

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간 안에 그 개인 정보를 반납하거나 파기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장래의 상거래’는 또한 그 상거래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그리고 그 상거래를 완결

하는 데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 조건이다. 일단 상거래가 완료되

면, 적정한 시간 안에 정보의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정보가 이용, 공개되었

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상거래 목적의 개인 정보 이용 및 공개를 허용하는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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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그 1차 목적이나 결과가 개인 정보 그 자체에 대한 구매, 판매, 혹은 기타 습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점:  다양한 상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이용과 공개를 허용한 이 ‘장래의 상거래’ 예

외 조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PIPEDA가 기업 간 인수, 합

병과 다른 상거래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업 쪽의 탄원과 요구를 수용한 성

격이 더 짙다. 

    피고용인의  개인 정보 

C-29 개정안에 추가된 7.2항은 연방 규모의 업무,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에 고용

된 직원들에 대한 PIPEDA 적용에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에 따르면 그 수집, 이용 또는 공개가 고용 관계를 수립하거나, 관리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용인의 개

인 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고용인이 개별 피고용자에게,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의 개인 정보가 수집·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고 고지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위반 고지 –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대한 고지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항목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위반과, 그를 막거나 그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 조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항목 

10.1은 PIPEDA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로 하여금 보안상의 안전장치에 어떤 ‘중요한 

위반(material breach)’이 발견될 경우 연방프라이버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못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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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위배가 얼마나 심각하거나 중대한지는 그렇게 위배되어 공개되거나 오

용될 위기에 놓인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로 직접적 타

격을 받게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위반 사유나 위반 경향이 시스템상의 문제인

지 아닌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고지의 형태는 개정안에 딸린 규정을 통해 결정

될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기관과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 정보의 당사

자들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본인의 공식 불만 제기가 없는 한 개인 

정보 침해의 피해자를 대신해 그에 따른 배상을 받게끔 처리할 권한도 없다. 

  위반 고지 – 개인에 대한 고지 

개정안에 추가된 또 다른 조항 10.2는 프라이버시 위반으로 그 개인 당사자에게 심각

한 위해를 끼칠 진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인 경우 그 개인에게 고지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 조항의 세부 항목은 그 ‘심각한 위해(significant harm)’

의 사례로 신체적 위해, 굴욕, 평판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위해, 해고, 비즈니스나 전

문적 기회의 상실, 금융 손실, 신원 도용, 신용 기록에 대한 부정적 영향, 재산상의 피

해나 손실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부 항목은 ‘진짜 위협(real risk)’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그 개인 정보가 오용되었거

나, 오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을 꼽았다. 고지는 고지받은 개인이 위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고지는 그 기관이나 기업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났음

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이뤄져야 한다. 고지의 형

식과 방법은 개정안에 맞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직 ‘개정안’ 상태인 만큼 구체적인 

규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프라이버시 위반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가 너무 

많아 개별적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그룹에 통보하는 것

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0.3 조항은 프라이버시를 위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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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그 피해를 줄이는 한 방편으로 다른 관련 기관들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문제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동의의 정의를 명확히 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

만 개인 정보와 관련한 보안 사고를 고지해야 하는 필요조건들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그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될지, 그 피해의 수준과 정도는 얼마나 될지. 그러한 위반 사고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등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아무런 위반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

만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반 고지 의무 조항들과 견주면 지나치게 

허약하다”라고 가이스트 교수는 지적한다. “더욱이 보안 사고를 냈거나 당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선도 지나치게 높아서, 어떤 면으로는 고지할 필요

가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정보가 공인되지 않은 사람, 

기관, 단체에 유출되었다고 믿어지는 어떤 위반에 대해서든 해당 기업이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몇몇 주들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까지 두

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보안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기업은 최고 50만 달러

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안 위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빠뜨린 것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가이스트 

교수는 말한다. 개정된 법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내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되거나 

오용되면 기업이 그 내용을 알려주겠지’라고 기대하는 반면, 기업들은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데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기대 고지하지 않고 그냥 묻

어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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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PIPEDA 개정안인 C-29는 지난 5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1차 독회에 들어갔다. 법

안이 실제 법으로 되기까지는 두 차례의 독회를 더 거쳐야 하고, 그 뒤에도 의회의 최

종 승인(캐나다에서는 이를 ‘국왕의 재가(Royal Assent)’ 라고 한다)이 나야 한다. 

그 독회를 통해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이 논의되고, 또 독회와 독회 사

이에 언론과 여론의 비판과 감시와 압력이 개정안의 허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이 곧바로 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일개 주 단위가 아니라 캐나다 

연방 수준의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기관들에 적용되는 PIPEDA가 어떤 형

태와 틀로 거듭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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